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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이 심결집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금지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규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심결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년간(2010~2016)의 연도별 심결통계자료를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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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
총 평1.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사회,

즉 지능정보사회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간 융·복합화가

진전되고 생태계 참여 주체가 플랫폼, 제조사, 앱 운영자·개발자, 네트워크

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공정경쟁 이슈도 다층화되고 더욱

복잡해졌다.

지능정보화시대가 진전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관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

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은 제고되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

함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또한

ICT 생태계에서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의

방송통신서비스들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들과의 분쟁 증가

및 이용자 이익 침해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총 12개 유형의 210건을 조사하여

방송통신사업자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157억 2,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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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도에 유·무선, 부가통신, 유료방송 시장의 조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시행

(2014.10.1.)되어 이동통신3사 및 판매점, 영업점까지 조사영역을 강화하여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차별·과다 지급, 저가요금제 가입 거부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하여, 2012년 10월

부터 2014년 9월까지 18건의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11건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 건수도 감소하여 시장 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강력히 제재하였다.

3월에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의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7월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이통사 및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통사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18.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하였으며, 59개

관련 유통점에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분석 결과, 과거 특정 시기·지역에서 고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는 번호이동 이용자에 집중되던

지원금 혜택이 가입유형·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되었으며,

요금경쟁력을 앞세운 알뜰폰의 점유율도 증가하는 등 과거 이용자 차별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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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통위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시정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거짓고지 및 중요

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행위 등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을 발견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2)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스마트미디어 도입 등 변화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하여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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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판매 증가함에 따라 2015년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 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를 반영하기 위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16.4.6. 시행)하였다.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되어 결합판매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과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방송 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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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금지행위 등 시정조치 현황2.

1. 심의 ․ 의결 현황

o 2016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관련 법령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조사사건 210건, 법령ㆍ고시 등 제ㆍ개정 16건

으로 총 226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심의․의결 현황 >
(단위 : 건)

조사 사건 통신 재정 방송 분쟁 법령․고시 등 합 계

210 0 0 16 226

- 주요 심결 사례로는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차별 지급, 유통점이 공시를

초과하는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사전승낙제 영업점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

경품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의 조사사건을

들 수 있다.

< 2016년도 주요 심결 사례 >

의결일 안 건 명 사업자 주요 시정조치

2016년
2월 4일

알뜰폰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알뜰폰 통신사업자
19개사

o 과징금
o 사실 공표 등

2016년
3월 10일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동통신사 유통점
100개사

o 과태료
o 사실 공표 등

2016년
5월 26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호아컴즈,
㈜청담솔루션,

㈜원투커뮤니케이션

o 과태료
o 이행결과 제출 등

2016년
7월 8일

단말기유통법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위반행위에 관한 건

LG유플러스 o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 8 -

o 조사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로는 총 756건 중 영업정지 1건, 과징금

46건, 과태료 163건, 약관변경 20건, 행위중지 200건, 절차개선 46건 등이 있었다.

<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

변경
행위
중지

사실
공표

절차
개선

형사
고발 기타 합 계

1 46 163 20 200 200 46 - 80 756

* 동일 조사사건에 대하여 1개 사업자에 다수의 시정조치 포함

** 영업정지 : 시정조치 유형 중 ‘신규모집금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0호)를 의미

*** 기타 항목 : 이행계획서 제출(30건), 이행결과보고(50건)

o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28건에 118억 7,540만원, 이용약관 위반행위 17건에 20억 3,180만원,

단말기유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 1건에 18억2,000만원 등 총

157억 2,720만원을 부과하였다.

<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이용자 이익 저해 이용약관 위반
단말기유통법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합 계

건 수 28 17 1 46

금 액 11,875,400 2,031,800 1,820,000 15,727,200

의결일 안 건 명 사업자 주요 시정조치

2016년
9월 7일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LG유플러스
o 과징금
o 사실공표 등

이동통신사 유통점
59개사

o 과태료
o 사실공표 등

2016년
12월 6일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SK텔레콤 외 6개사
o 과징금
o 사실공표 등

2016년
12월 21일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씨제이헬로비전 외
13개사

o 과징금
o 사실공표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KT, LGU+,
SK브로드밴드

o 과징금
o 사실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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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행위 등 유형별 세부현황

□ 개 요

o 조사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총 12개 유형 210건이 있었으며, 그 중 무선분야 7개, 유선분야

1개, 부가통신분야 2개, 방송분야 2개 유형이었다.

< 2016년도 조사사건 전체 현황 >

구 분 역 무 사건 유형 사업자 구분 위반내용

무선
분야

이동
전화

이용약관 외 할인 등
이용약관위반행위(2.4) KT 이용약관

위반

o 부당하게 차별적 제공
o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와 다르게
이용계약 체결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2.4)

알뜰폰
사업자
19개사

이용자
이익저해

o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한 행위

o 외국인에게 허위로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한 행위

이용자에게 과다
하게 지원금을 지
급하는 행위 (3.10)

유통점
97개사

단말기
지원금 o 유통점의 15% 범위 초과 지원금 지급

단통법상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행위(3.10)

유통점
3개사

사실조사
거부 o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

단통법상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행위 (7.8) LGU+ 사실조사

거부 o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

과다지원금 지급 및
사전승낙제 위반
행위 (9.7)

LGU+,
유통점
58개

단말기
지원금 및
사전승낙제
위반

o 지원금 과다지급
o 사전승낙제 위반

단통법상 법인영업
관련사실조사를거부
방해한 행위 (9.7)

㈜두드림
코퍼레이션

사실조사
거부

o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

유선
분야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인터넷단품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이용자이익
침해행위(12.6.)

㈜SK텔레콤
등 7개사

이용자
이익저해

o 상한 기준을초과하여경품등을지급
o 경품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

부가
통신
분야

부가
통신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
(12.26)

카카오
등 2개사

이용자
이익 저해

o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o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
계약 체결하는 행위

특수
유형
부가
통신

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의 불법 음란
정보 유통방지 관련
위법행위 (5.26)

㈜호아컴즈
등 3개사 기타 o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방송
분야

종합
유선
방송
(SO)

중요사항 미고지 등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12.21)

㈜씨제이
헬로비전
등 14개사

이용약관
위반

o 거짓고지 또는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o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o 이용계약과다르게요금을청구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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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사건에 대하여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 총 210건 중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28건, 이용약관 위반

18건,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 5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지원금

지급 156건, 기타 3건이 있었다.

< 위반행위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사업자 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저해

사실조사
거부

단말기
지원금 기타 계

무 선

분 야

SKT - - - - - 0
KT - - - - 0
LGU+ - - 1 1 - 2
유통점 - - 4 155 159

알뜰폰사업자 - 19 - - - 19
소 계 0 19 5 156 0 180

유 선

분 야

SKT - 1 - - - 1
KT 1 1 - - - 2
LGU+ - 1 - - - 1
SKB - 1 - - - 1
SO - 3 - - - 3
소 계 1 7 0 0 0 8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 - 2 - - - 2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 3 3

소 계 0 2 0 0 3 5

방 송

분 야

IPTV 3 - - - - 3
SO 14 - - - - 14
PP - - - - - 0
소 계 17 0 0 0 0 17

총 계 18 28 5 156 3 2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IPTV)

중요사항 미고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12.21)

KT,
LGU+,
SKB

이용약관
위반

o 거짓고지 또는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o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o 이용계약과다르게요금을청구한행위

합 계 12유형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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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세부 유형별 분석

[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

o 2016년도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는 총 28건이 발생하였고 절차를 위반한

계약체결행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절차를 위반한 계약체결　 : 알뜰폰사업자(SK텔링크 등19개사)가 내·외국

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짓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의 요금 등 부당한 차별 : SO　사업자(㈜씨제이

헬로비전 등 3개사) 및 기간통신사업자(에스케이텔레콤㈜ 등 4개사)가 결합상품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 중요사항 미고지 : 부가통신사업자(카카오 등 2개사)가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 및 요금 발생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세부 유형 >

구 분 건 수

요금 등 부당한 차별 7
결합상품 7
이동전화 -

절차를 위반한 계약체결 19
이동전화(명의도용 가입 등) 19
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

중요사항 미고지 2

중요사항 미고지 및 이용계약서 미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요금할인제 가입․해지
거부하거나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 -

관리감독 미흡(불법스팸, 060 등) -

선택권 제한(가입 제한 등) -

요금연체자 관리 -

합 계 28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 12 -

< 단말기유통법 위반의 세부유형>

구 분 건 수

기 간

통신사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과다 지급
유통점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유통점의 15% 범위 초과 지원금 지급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

1

유통점
유통점의 15% 범위 초과 지원금 지급
사전승낙제 미준수
사실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155

합 계 156

[ 사실조사 거부 ]

o 2016년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 기간통신사업자(㈜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이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조사에

대해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 이용약관 위반 ]

o 2016년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SO사업자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행위 등 이용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였다.

- 중요사항 미고지 및 이용계약서 미고지 : SO사업자(㈜씨제이헬로비전

등 14개사)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KT 등 3개사)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요금·위약금·약정기간 등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 이용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요금과 다른 요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 ㈜케이티는 인터넷회선을 판매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할인하고,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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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o 2016년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였다.

- 해당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

음란정보를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하는 바,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3.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개 요

o 조사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 (무선 분야) 이동전화 역무에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에 대해

LGU+에는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이용약관 신설,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를, 159개 통신사유통망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중지, 사실공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알뜰폰사업자

19개사에 위반행위 중지, 사실공표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유선 분야)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 4개사, ㈜씨제이헬로비전 등

SO사업자 3개사에게 위반행위 중지, 사실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부가통신 분야) ㈜호아컴즈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3개사에게 이행

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방송 분야) SO사업자(㈜씨제이헬로비전 등 14개사)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KT 등 3개사)에게 위반행위 중지,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이행

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보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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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시정조치 현황 > (단위 : 건)

구분 사업자
유형별 시정조치¹⁾

영업2)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
변경

행위
중지

신문
공표

절차
개선

형사
고발 기타3⁾ 계

무선
분야

SKT - - - - - - - - - 0
KT - - - - 1 1 - - 2 4
LGU+ 1 1 1 1 1 1 1 - 2 9
통신사
유통망(159개) - - 159 - 153 153 - - 465

알뜰폰
사업자(19개) - 19 - 19 19 19 19 - 38 133

소 계 1 20 160 20 174 174 20 0 42 611
SO(3개) - 3 - - 3 3 3 - 6 18

유선
분야 기간(4개) - 5 - - 4 4 4 - 8 25

소 계 0 8 0 0 7 7 7 0 14 43

부가
통신
분야

부가통신(2개) - 2 - - 2 2 2 - 4 12
특수유형
부가통신(3개) - - 3 - - - - - 3 6

소 계 0 2 3 0 2 2 2 0 7 18

방송
분야

IPTV(3개) - 3 - - 3 3 3 - 3 15
SO(14개) - 13 - - 14 14 14 - 14 69
소 계 0 16 0 0 17 17 17 0 17 84

총 계 1 46 163 20 200 200 46 0 80 756

1) 1개 사업자가 동일 조사사건에서 다수의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을 포함
2) 영업정지 : 시정조치 유형 중 ‘신규모집금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0호)를 의미
3) 기타 항목 : 이행계획서 제출(30건), 이행결과보고(50건)

□ 금지행위 등 과징금 부과 현황

o 조사사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내역은 총 46건에 157억2,720만원이며

이중 이용자 이익 저해는 28건에 118억7,540만원, 이용약관 위반은 17건에

20억3,180만원, 단말기유통법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은 1건에 18억2000만원이

부과되었다.

- (무선 분야) 이동전화 역무에서 알뜰폰사업자 19개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총 8억3,450만원, KT의 이용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

3,190만원, LGU+의 단말기유통법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18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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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분야) SK텔레콤(주) 등 기간통신사업자 및 ㈜씨제이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부가통신, 방송 분야)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3억4,200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 과태료 부과 현황

o 조사사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내역은 총 163건에 2억9,270만원이며,

이중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4,250만원, 단말기유통법상

단말기지원금 차별적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두 차례에 걸쳐 2억5,350만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1,470만원

부과되었다.

구 분 사업자
과징금

합 계이용자 이익
저해 이용약관 위반 단말기유통법

위반

무 선

분 야

SKT - - - 0
KT - - - 0
LGU+ - - 1,820,000 1,820,000

알뜰폰사업자(19개) 834,500 - - 834,500
소 계 834,500 0 1,820,000 2,654,500

유 선
분 야

SO(3개) 28,900 - - 28,900
기간(4개) 10,670,000 31,900 - 10,701,900
소 계 10,698,900 31,900 0 10,730,800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2개) 342,000 - - 342,000

소 계 342,000 0 0 342,000

방 송

분 야

IPTV(3개) - 770,400 - 770,400
SO(14개) - 1,229,500 - 1,229,500
소 계 0 1,999,900 0 1,999,900

총 계 11,875,400 2,031,800 1,820,000 15,7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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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자
과태료

합 계단말기유통법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사실조사 거부 단말기 지원금

무 선

분 야

LGU+ 22,500 - - 22,500

유통망 20,000 235,500 - 255,500

소 계 42,500 235,500 0 278,000

부 가
통 신
분 야

특수유형
부가통신(3개) - - 14,700 14,700

소 계 0 0 14,700 14,700

총 계 42,500 253,500 14,700 2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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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3.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업정지 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의무 신설 등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통신요금 할인 혜택 안내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설명·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 또한,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 판매 시장

에서의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를 반영하기

위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 개정안은 2015년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최근 문제시

되는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하고 있다.

o 이와 더불어, 스마트미디어 도입 등 변화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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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내용(시행 : 2016. 7. 28.)

o (사업정지 권한) 개정법은 미래부장관의 사업정지명령 권한 일부를 방통위에

위탁하여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정지명령

처분 기준 및 사업정지 갈음과징금 규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사업정지 처분 기준은 3개월, 갈음과징금은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별로

매출액의 각 2/100·2/100·1/100로 정하고, 사업정지 처분 시 서면고지

규정을 신설함

o (이행강제금) 개정법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매출액의

산정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관련매출액)으로 정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제기하는 규정 신설

o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금지행위) 개정법은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며, 허위·과장·기만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

o (과징금) 현재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청 규정이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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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주요내용(시행 2016. 4. 6.)

o (정보제공 강화 등 이용자 후생 증대) 이용자가 결합상품의 요금할인

내역을 정확히 알고 비교하여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 계약 체결 시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에 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 잔여 약정기간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

o (과도한 할인율 격차 방지)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 보다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o (동등결합판매)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위해

인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구체화

- 다른 사업자가 인가서비스를 위탁판매 형식으로 결합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등결합판매가 보장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

-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인가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외에,

제공하다가 중단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 ‘제공대가 등을 차별하는 행위’를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직접 결합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와

다른 사업자간에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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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내용(개정 2016. 12. 30)

o (이용자 이익 강화) 현재는 서비스 ‘가입’과 ‘해지‘단계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만 금지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방해와 관련한 금지행위 유형 등도 제한적이므로,

-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가입·이용 거부, 이용조건 변경, 서비스 신청

철회 거부, 불가피한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함

- 명의도용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결합판매서비스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부당한 수수료 차별

제공 행위 등도 이용자를 차별하는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함

- 전기통신기기의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며, 부당하게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

o (공정경쟁 환경 조성) 비용·수익 부당 분류 등에 관한 규제 범위가 전기

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호접속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수익 부당 분류와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제공 등의

금지행위 범위에 기존 전기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서비스도 포함

- ‘상호접속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거나 무선

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금지행위 유형에 ‘독점제공’ 등 비경제적

거래 조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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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7년간) 금지행위 등 시정조치 현황
(2010～2016년)

4.

1. 연도별 심의·의결 현황

□ 개 요

o 지난 7년간 총 579건을 심의․의결 하였는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

조사사건이 512건(88.5%)로 가장 많았다

- 법령․고시 등 제․개정은 59건(10.1%), 통신재정은 7건(1.2%), 방송분쟁은

1건(0.2%) 등으로 조사 사건 대비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작았다.

< 연도별 심의․의결 현황 >
(단위 : 건)

(단위 : 건)

구 분 조사 사건 통신 재정 방송 분쟁 법령 고시 등 계

2010년 13 - 1 3 17
2011년 26 - - 8 34
2012년 21 - - 6 27
2013년 57 - - 2 59
2014년 43 1 0 9 53
2015년 142 6 0 15 163
2016년 210 0 0 16 226
합 계 512(88.5%) 7(1.2%) 1(0.2%) 59(10.1%) 5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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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던 조사사건은 2014년 잠시 감소

했다가 2015년에 이어 2016년 대폭 증가했다. 법령·고시 등 제·개정 관련

심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에 6건의 통신재정이 있었던 반면

2016년에는 통신재정·방송분쟁 조정건이 다시 감소하였다.

o 금지행위 등 조사사건

- 위원회 출범 첫해인 2008년에 다수의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등으로 32건을 기록한 이후로 2009~2010년 기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조사로 다시 대폭

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다수의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절차 관련 조사 등으로 5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4년

다소 감소하였다. 2015년에 이어 단말기 유통법 관련 조사사건이 증가

하는 등으로 2015년에 142건, 2016년에 21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조사건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차례씩

이루어졌던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 관련 제재가 3차례나 있었고,

유료방송사와 PP,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가입절차, 이동전화 해지절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비스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 2014년에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을 이통3사가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미래부에 제재

요청을 하였으며,

2014. 10. 1.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으로 이통3사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지원금 지급을 지시한 이통3사의

영업담당임원을 형사고발하였고, 36개의 유통망에 대하여도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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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웹하드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중요사항 불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고, SO사업자가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 2015년에는 단말기 유통법상 공시지원금을 초과해서 지원금을 제시한

이통3사와 유통점들에 대한 다수의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재제와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전기통신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있었다.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의 수익배분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조항

변경, 과징금 부과가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였다.

- 2016년에도 단말기 유통법상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사와 유통점들에 대한 다수의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재제와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행위,

전기통신사업자의 중요사항 미고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짓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있었다.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음란정보 유통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하였다.

o 법령·고시 등

- 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4건의 심결이 이루어진 후로, 2009년에는 그

건수가 감소하였다가 2010년부터 증가 양상을 보였으며, 2011~2012년에는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활발한 제․개정 수요로 심결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2014~2015년에는 단말기

유통법 관련 법령의 제·개정, 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으로 심결 건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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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하고 사업자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 통신재정 및 방송분쟁

- 위원회 초기인 2008~2009년에 많은 심결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에 방송

분쟁 관련 심결 1건 이후 2011~2013년에는 재정사건 및 방송분쟁 관련

심결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 2014년에는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

이행과 관련한 통신재정 1건, 2015년에는 통신재정이 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맞춰 재정제도와 관련한 고시인「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6년에는 통신재정

및 방송분쟁 관련 심결 사례가 다시 감소하였다.

<연도별 금지행위 등 조사사건 심결내용>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2010

이용자

이익 침해

IDC 이용자에 대한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KT

USIM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SKT, KT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SKT, KT, LGU+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SKT, KT, LGU+

보편적
시청권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 KBS, MBC, SBS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 SBS

2011

이용약관
위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온세텔레콤,

SKB

이용자

이익

침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KT, SKB, LGU+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KT

요금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SKT, KT

차별적단말기보조금지급관련이용자이익침해행위 SKT, KT, LGU+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대명정보 등 15개
별정통신사업자

2012
이용약관

위반

OTS결합상품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KT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접속제한 행위 관련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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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금지행위 위반 13개
SO법인사업자

이용자

이익

침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경품 및 부당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SKT, KT, LGU+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T, KT, LGU+

2013

이용자

이익

침해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SKT, KT, LGU+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

LGU+,
MSO 계열 34개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3.14) SKT, KT, LGU+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7.18) SKT, KT, LGU+
단말기 보조금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12.27) SKT, KT, LGU+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SKT, KT, LGU+

이용약관
위반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

SKT, KT
SK브로드밴드

협정위반등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T, KT, LGU+

수익배분
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감액 지급 남인천방송㈜

2014

이용자

이익

침해

차별적지원금지급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3.13) SKT, KT, LGU+
차별적지원금지급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8.21) SKT, KT, LGU+

결제취소 기간 불고지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디비고닷컴 등
6개 웹하드 사업자

이용자의 결제 해지 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티비이엔엠,
㈜이지원
인터넷서비스

서비스 허위 과장 및 이용자의 결제 해지 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비엔씨피㈜

이용계약체결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네오피플

수익배분
제한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SO

중지명령
불이행

차별적지원금 지급관련 중지명령 불이행 2.14) SKT, KT, LGU+

단말기

유통법

위반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 (11.27) SKT, KT, LGU+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 (12.4) SKT, KT, LGU+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12.4) 이동통신사
유통점 22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12.19) 이동통신사
판매점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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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2015

이용자

이익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이
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
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SK텔링크㈜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SK텔레콤㈜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
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5.28)

이동통신사 3사
㈜씨제이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씨엠비

대전방송등 8개 MSO
에스케이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SK텔링크㈜

(주)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엘지유플러스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엘지유플러스
아이에프씨아이 등
다단계 유통점 7개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2.10)

이동통신사 3사
㈜씨엠비대전방송
등 6개 MSO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씨엔멤 경기동부
등 6개 MSO

단말기

유통법

위반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BH통신상록1호점(대)
등 유통점 28개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
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SK텔레콤㈜
엘케이대박통신 등
6개 유통점

조우현 등 개인 3명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코민트 등 21개
판매점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엘비휴넷
㈜엘지유플러스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동통신사 3사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MBN 미디어랩

수익배분

지연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하나방송주식회사
등 3개 MSO

이용약관

위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KT스카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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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개 요

o 조사사건에 대하여 금지행위 등 유형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512건

중에 단말기유통법 위반한 단말기지원금 지급행위가 266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5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 이용자 이익저해행위가 177건(34.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이용

약관 위반행위가 39건(7.6%), 기타 사항 24건(4.7%), 협정위반, 중지명령

불이행건은 각각 3건(0.6%)으로 나타났다.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2016

이용자

이익저해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2.4) 알뜰폰사업자
(19개사)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12.6)

(주)SK텔레콤 등
7개사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등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12.26) 카카오 등 2개사

이용약관

위반

이용약관 외 할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2.4) ㈜케이티

중요사항 미고지 등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행위(12.2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개사)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3개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 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
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3.10) 유통점(100개사)

단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한 행위(7.8) LG유플러스,
임직원 3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조사 거부·방해, 관리
감독 소홀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반행위(9.7)

LG유플러스,
유통점(59개사)

기 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5.26)

㈜호아컴즈 등
3개사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 28 -

< 연도별 금지행위 등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1) 보편적 시청권, 2) 수익배분 제한, 3)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4)사실조사 거부, 5) 의무 불이행

(단위 : 건)

□ 세부 유형별 추이

o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 위원회 출범 첫 해인 2008년에 16건의 위반 건수를 나타냈다가 2009~2010년

기간에 위반 건수가 줄어든 후, 2011년에 전화정보서비스 조사 관련 건수로

인하여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은 위반건수가 다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알뜰폰 사업자 및 MSO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위반 건수가 감소하였다.

연 도 이용약관
이용자
이익저해

협정위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중지명령
불이행

기 타 계

2010년 0 9 0 0 0 41) 13
2011년 2 24 0 0 0 0 26
2012년 15 6 0 0 0 0 21
2013년 3 50 3 0 0 12) 57
2014년 0 16 0 17 3 72) 43
2015년 1 44 0 93 0 42)3) 142
2016년 18 28 0 156 0 84)5) 210
합 계 39(7.6%) 177(34.5%) 3(0.6%) 266(52.0%) 3(0.6%) 24(4.7%) 5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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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6년에는 요금 등 부당한 차별행위, 중요사항 미고지, 과장광고

관련 건수로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의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전체 177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① 중요사항 미고지

52건(29.4%), ② 요금 등 부당한 차별행위 45건(25.4%), ③ 선택권 제한

8건(4.5%)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다.

<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세부 유형 >
(단위 : 건)

구 분
연 도

계
’10 ’11 ’12 ’13 ’14 ’15 ’16

요금 등 부당한 차별 3 6 6 9 6 8 7 45(25.4%)
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 3 3 -　 - - 7 13
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 3 3 3 9 6 8 - 32

중요사항 미고지 3 15 -　 -　 6 7 21 52(29.4%)
무선인터넷 3 - -　 -　 - - - 3
전화정보서비스 - 15 -　 -　 - - - 15

기타 - - - - 6 7 21 34
가입의사 미확인 2 1 -　 -　 1 - - 4(2.3%)
이용계약 해지 거부·제한 - - - - 3 - - 3(1.7%)

관리감독 미흡(불법스팸, 060 등) - - -　 -　 - - - 0

선택권 제한(가입 제한 등) 1 - -　 6 - 1 - 8(4.5%)
기 타 - 2¹⁾ -　 352) - 283) - 65(36.7%)

합 계 9 24 6 50 16 44 28 177

1) 요금연체자 관리, 2) 약관 설명서 미교부, 3) 명의 도용, 허위·과장 광고

o 이용약관 위반행위

- 2008년과 2010년에 한 건도 없었고, 2009년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과금 건과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 건으로 인해 7건이 나타

났으며, 2011년에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2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고,

- 2012년에는 OTS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등의 약관

위반 행위와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영업 관련하여 요금․약정 등 중요

사항을 고지 않은 행위 및 스마트TV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달리

사전 고지없이 접속을 제한하는 등 15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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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약관에서 규정한 주요내용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 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용약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 2015년에는 시청화면을 제한하거나, 방송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등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1건, 2016년에는 이용계약과 다른 요금을 청구

하거나, 중요사항 미고지 등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18건 발생하였다.

o 협정 위반

- 2008년에 1건의 협정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2009~2012년 간 한 건도

없다가, 2013년에 이통3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관련 협정

위반이 3건 있었다.

o 시정명령 불이행

- 2014년에 금지행위 중지명령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이 3건 있었다.

o 단말기유통법 위반

-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한 이통 3사의 단말기지원금 지급행위가 2014년 3건,

2015년에 6건, 2016년에 1건이 있었고, 유통망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가

2014년에 14건, 2015년 87건, 2016년 156건,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

행위가 5건 있었다.

o 기타 유형

- 이용자 이익 침해나 이용약관 위반 같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유형이

아닌 단발성이고 일시적인 위반유형으로서, 2008년에 다수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 건이 15건,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주요 이슈가 되었던

2010년에 지상파 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위반행위가 4건,

2013년에 유료방송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 지급 관련 1건, 2014년에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관련 7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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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관련 1건,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급 관련 3건, 2016년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관련 3건 있었다.

3. 연도별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개 요

o 조사사건 시정조치 1,670건에 대한 유형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행위중지 명령이 462건(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296건(17.7%),

공표 244건(14.6%), 절차개선 159건(9.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영업정지, 약관변경, 형사고발은 각각 10건(0.6%), 38건(2.3%), 3건(0.2%)으로

모두 5%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 기타 조치로는 대리점․사업장 공표, 협정체결, 원상회복, 성실한 협상의무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보고 등이 있었으며 이는 총 309건

으로 18.5%를 차지하였다.

< 연도별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연 도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

변경
행위
중지

신문
공표

절차
개선

형사
고발 기타 계

2010년 - 9 - - 12 8 9 - 3 41

2011년 - 9 - 5 23 20 11 - 16 84

2012년 3 11 - 4 20 4 20 - 18 80

2013년 1 13 - 2 21 12 3 - 49 101

2014년 5 21 36 7 55 - 17 3 143 287

2015년 - 40 97 - 131 - 53 - - 321

2016년 1 46 163 20 200 200 46 - 80 756

합 계 10
(0.6%)

149
(8.9%)

296
(17.7%)

38
(2.3%)

462
(27.7%)

244
(14.6%)

159
(9.5%)

3
(0.2%)

309
(18.5%) 1,670

※ 위의 수치는 1개 사업자가 동일 조사사건에서 다수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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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연도별 추이

o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1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2011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방송법에 의한 금지행위가 도입되어 방송분야의

조사사건이 추가되어 시정조치가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단말기 보조금,

통신서비스 가입․해지 관련 조사사건 증가로 시정조치도 더불어 증가하였다.

- 2014∼2016년에는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에 따라 영업담당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개개의 유통망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가능해져 시정조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o 시정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절차 개선 건수는 위원회 출범 초기에

비해 많이 감소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으로 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고, 행위중지는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큰 폭

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이후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영업정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적

지급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조치하였다. 2014년에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적 지급 행위 및 이통 3사의 중지명령 불이행에 대한 미래부의

제재로 5건의 영업정지, 2016년에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적 지급 행위에

대해 1건의 영업정지가 각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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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은 2011년까지 매년 9건 이내로 부과되었으나, 2012년에는 방송법에

의한 금지행위가 도입(방송법 개정, 시행 ’12.1.15)에 따라 유선방송사업자

의 금지행위 위반건수가 늘어났고, 2013년에는 3차례에 걸친 단말기 보

조금 조사로 인해 부과액도 대폭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에는 단말기유

통법의 시행 및 SO사업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신문공표는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는 대폭증가

하였으며, 2012년에는 다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 과태료는 2008년에 가입자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에 따른 위반으로 부과된

이후, 2009~2013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4년 이후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유통망에 대해서도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과 건수가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97건, 2016년에는 16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

o 지난 7년간 총 151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 3,988억3,03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이를 금지행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총 98건에

3,619억8,462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대부분(90.7%)을 차지하였고, 이용약관

위반은 총 34건으로 전체 금액은 약 33억85만원(0.8%)에 불과하였다.

<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건, 천원)

연 도 구분 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저해

협정
위반

단말기
유통법 위반 기 타¹⁾ 계

2010년
건수 - 8 - - 1 9

금액 0 30,280,000 0 0 1,970,000 32,250,000

2011년
건수 2 7 - - - 9

금액 70,050 31,978,000 0 0 0 32,048,050

2012년
건수 15 6 - - - 21

금액 1,199,000 12,667,000 0 0 0 13,8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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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 보편적 시청권, 수익배분 제한
(단위 : 천원)

o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0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액이 점차 증가해오다가 2013∼2014년 기간에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상당부분(약 2,712억8,077만원, 68%)을 부과하였으며, 이후 과징금

부과액은 감소하였다.

-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는 지속적으로 과징금이 부과

되었으며, 주요 부과사유로는 2010년에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금과 무선

인터넷서비스 관련 부당 과금, 2011년에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유선

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2012~2014년에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2015~2016년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및 경품 등 차별적

제공, 단말기 보조급 차별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연 도 구분 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저해

협정
위반

단말기
유통법 위반 기 타¹⁾ 계

2013년
건수 - 12 - - 1 13

금액 0 180,386,000 0 0 14,480 180,400,480

2014년
건수 - 11 - 3 7 21

금액 0 88,279,860 0 2,400,000 200,430 90,880,290

2015년
건수 - 26 - 5 1 32

금액 0 6,518,360 0 27,088,000 52,000 33,658,360

2016년
건수 17 28 - 1 - 46

금액 2,031,800 11,875,400 0 1,820,000 0 15,727,200

합 계
건수 34 98 - 9 10 151

금액 3,300,850 361,984,620 0 31,308,000 2,236,910 398,8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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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위반행위는 2009년에 거짓 주민등록번호 개통 건, 2011년에 전화

정보서비스 건, 2012년에는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영업, 스마트TV 접속

제한, OTS결합상품 건, 2016년에는 이용약관 외 할인, 중요사항 미고지

등 약관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협정위반에는 위원회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고,

기타의 경우 2010년에 SBS의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 2013년에 남인천방송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o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2008년에 15건(4억원) 부과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2014. 10. 1.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유통망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4년에는 36건에 대해 총 5,950만원, 2015년에는 97건에 대해

총 1억8,950만원, 2016년에는 163건에 대해 총 2억9,270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건, 천원)

연 도 건수 금액
2010년 - 0
2011년 - 0
2012년 - 0
2013년 - 0
2014년 36 59,500
2015년 97 189,500
2016년 163 292,700
합 계 296 541,700

-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유선·무선 분야

에서 단말기지원금 관련 통신사업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통신사업자의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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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사업자 시정조치 현황

□ 개 요

o 지난 7년간(2010~2016) 주요 사업자별 금지행위 등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 (유선 분야) SO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사업자를 제외하고 KT,

SKB, LGU+ 순으로 금지행위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무선 분야) 2014. 10. 1.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후 269개의 유통점이 각각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이용자 이익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GU+, KT 순으로 금지행위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가 통신 분야) 웹하드 사업자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가 12건, 특수

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3건의 금지행위 위반을 하였다.

- (방송 분야) 종합유선방송 역무의 SO사업자가 40건, 지상파 방송사가 4건,

IPTV사업자가 3건으로 금지행위 위반이 나타났다.

< 연도별(7년간) 사업자별 금지행위 등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위반 기 타¹⁾

유 선

분 야

SKT 1 3 - - - - 4
KT 5 12 - 2 - - 19
SKB 2 10 - 2 - - 14
LGU+ - 10 - 2 - - 12
SO사업자 - 55 - 4 - - 59
기타 1 19 - 5 - - 25
소 계 9 109 0 15 0 0 133

무 선

분 야

SKT 2 17 2 1 1 4 27
KT 2 14 1 1 1 2 21
LGU+ 2 15 1 1 1 4 24
유통점 - 8 - - - 261 269

알뜰폰사업자 - 19 - - - - 19
소 계 6 73 4 3 3 271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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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 개인정보 유용, 우월적 지위 남용, 보편적 시청권, 수익배분 제한,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등

o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 (2010년) 유선분야의 경우 KT만 1건을 위반하였고, 무선분야는 SKT와

KT가 각각 3건씩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으며, 방송분야는 지상파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 중 SBS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타 방송사보다 많았다.

- (2011년) 유선분야의 경우 기타 사업자(별정통신 사업자)를 제외하고 KT와

SKB가 각 2건씩, 무선분야의 경우 SKT와 KT가 각 2건씩 위반건수를 보였다.

- (2012년) 유선분야는 KT가 결합상품 및 스마트TV 접속제한 등 3건의 위반

으로 가장 많았고, 무선분야는 이통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위반이

각 1건씩, 방송분야는 SO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관련 위반이 13건 발생했다.

- (2013년) 유선분야는 SO사업자가 34건(개선권고 사항)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보였고, 무선분야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 위반

등으로 각 5건씩, 방송분야는 남인천방송의 불공정행위 1건이 발생했다.

- (2014년) 무선분야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 위반 및 중지명령 불이행

등으로 각 4건씩, 유통점이 단말기 보조금 위반으로 14건, 부가통신분야는

웹하드사업자가 중요사항 미고지등으로 10건, 방송분야는 SO사업자의

수익배분제한 위반이 7건 발생했다.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위반 기 타¹⁾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사업자 - 12 - - - - 12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 - - 3 - - 3

소 계 0 12 0 3 0 0 15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4 - - 4
SO 28 - - 12 - - 40
IPTV 3 - - - - - 3
소계 31 0 0 16 0 0 47

합 계 46 194 4 37 3 271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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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유선분야는 SKT, KT, LGU+가 각 2건씩, SKB가 4건을 위반하

였으며, SO사업자는 총 14건을 위반하였다. 무선분야는 SK텔링크를 포

함하여 SKT가 6건, KT가 2건, LGU+가 5건을 위반하였으며,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8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방송분야는

SO사업자가 11건을 위반하였다.

- (2016년) 유선분야는 KT가 2건, SKT, LGU+, SKB가 각 1건씩, SO사업자가

3건을 위반하였다. 무선분야는 LGU+가 2건을 위반하였으며, 단말기유통

법 위반으로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가 각각 159건, 19건 위반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가통신 분야에서 5건, 방송분야는 IPTV사업자와 SO

사업자가 각각 3건, 14건 위반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발생했다.

< 연도별 사업자별 금지행위 등 현황 >
(단위 : 건)

연 도 구 분 사업자 건수 계

2010년

유선 분야 KT 1 1

무선 분야
SKT 3

8KT 3
LGU+ 2

방송 분야
KBS 1

4MBC 1
SBS 2

합 계 13

2011년

유선 분야

KT 2

21
SKB 2
LGU+ 1

온세텔레콤 1
기타 15

무선 분야
SKT 2

5KT 2
LGU+ 1

합 계 26

2012년

유선 분야
KT 3

5SKB 1
LGU+ 1

무선 분야
SKT 1

3KT 1
LGU+ 1

방송 분야 SO 13 13
합 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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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사업자 건수 계

2013년

유선 분야

SKT 1

41
KT 2
SKB 2
LGU+ 2
SO사업자 34

무선 분야
SKT 5

15KT 5
LGU+ 5

방송 분야 SO 1 1
합 계 57

2014년

무선 분야

SKT 4

26
KT 4
LGU+ 4
유통점 14

부가 통신 분야 웹하드사업자 10 10
방송 분야 SO사업자 7 7

합 계 43

2015년

유선 분야

SKT 2

22
KT 2
SKB 2
LGU+ 2
SO사업자 14

무선 분야

SKT 6

109
KT 2
LGU+ 5
유통점 96

방송 분야 SO사업자 11 11
합 계 142

2016년

유선 분야

SKT 1

8
KT 2
SKB 1
LGU+ 1
SO사업자 3

무선 분야

SKT 0

180
KT 0
LGU+ 2
유통점 159

알뜰폰사업자 19

부가통신 분야
부가통신사업자 2

5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3

방송 분야
SO사업자 14

17
IPTV사업자 3

합 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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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등 유형별 현황

o 금지행위 등 유형별로 보면 이통3사 및 유통점에 의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가 총 2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든 사업자

공통으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총 194건으로 많았다.

o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 (2010년) 유선분야는 KT만이 이용자 이익 침해 위반 1건을 기록하였고,

무선분야는 이통 3사 모두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었으며, 방송분야는

지상파 3사 모두 보편적 시청권 위반으로 시정조치 되었다.

- (2011년) 유선분야는 기타 사업자(별정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15건 이외에 KT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2건, SKB와 온세텔레콤의 이용

약관 위반행위 2건 등이 있었고, 무선분야는 이용약관 위반 행위는 없었던

반면 이통3사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5건이 있었다.

- (2012년) 유선분야는 KT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2건과 통신3사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1건 있었고, 무선분야는 이통3사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각각 1건씩 있었으며, 방송분야는 SO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이 13건 있었다.

- (2013년) 유선분야는 통신 4사와 SO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이용

약관 위반행위 등이 41건 있었고, 무선분야는 이통 3사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각각 5건씩 총 15건이 있었으며, 방송분야는 SO사업자의

수익배분 관련 불공정행위가 1건 있었다.

- (2014년) 무선분야는 이통3사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중지명령 불이행 등이 12건 있었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14건, 부가통신분야는 웹하드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10건,

방송분야는 SO사업자의 수익배분제한행위가 7건 있었다.

- (2015년) 유선분야는 SO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침해, 이용약관 위반 등이 14건

있었으며, 무선분야는 유통점이 이용자 이익 침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이

96건이 있었다.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법위반 행위 등은 13건 있었다. 방송

분야는 SO사업자의 수익배분지연행위, 이용약관위반 등이 11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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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유선분야는 이통3사와 SO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7건이

있었고, 무선분야는 이통사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유통점 등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등으로 180건이 있었다. 부가통신분야와 방송분야에서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로 각각 5건, 17건이 있었다.

< 연도별 사업자별 금지행위 등 세부 현황 >
(단위 : 건)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중지
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이용
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
위반 기타¹⁾

2010년

유 선

분 야

KT - 1 - - - - 1

소계 0 1 0 0 0 0 1

무 선

분 야

SKT - 3 - - - - 3
KT - 3 - - - - 3
LGU+ - 2 - - - - 2
소 계 0 8 0 0 0 0 8

방 송

분 야

KBS - - - 1 - - 1
MBC - - - 1 - - 1
SBS - - - 2 - - 2
소 계 0 0 0 4 0 0 4

합 계 0 9 0 4 0 0 13

2011년

유 선

분 야

KT - 2 - - - - 2
SKB 1 1 - - - - 2
LGU+ - 1 - - - - 1

온세텔레콤 1 - - - - - 1
기타 - 15 - - - - 15
소 계 2 19 0 0 0 0 21

무 선

분 야

SKT - 2 - - - - 2
KT - 2 - - - - 2
LGU+ - 1 - - - - 1
소 계 0 5 0 0 0 0 5

합 계 2 24 0 0 0 0 26

2012년
유 선

분 야

KT 2 1 - - - - 3

SKB - 1 - - - - 1
LGU+ - 1 - - - - 1

소 계 2 3 0 0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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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중지
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이용
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
위반 기타¹⁾

무 선

분 야

SKT - 1 - - - - 1
KT - 1 - - - - 1
LGU+ - 1 - - - - 1
소 계 0 3 0 0 0 0 3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 - - 0
SO 13 - - - - - 13
PP - - - - - - 0
소 계 13 0 0 0 0 0 13

합 계 15 6 0 0 0 0 21

2013년

유 선

분 야

SKT 1 - - - - - 1
KT 1 1 - - - - 2
SKB 1 1 - - - - 2
LGU+ - 2 - - - - 2
SO사업자 - 34 - - - - 34
소 계 3 38 0 0 0 0 41

무 선

분 야

SKT - 4 1 - - - 5
KT - 4 1 - - - 5
LGU+ - 4 1 - - - 5
소 계 0 12 3 0 0 0 15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 - - 0
SO - - - 1 - - 1
PP - - - - - - 0
소 계 0 0 0 1 0 0 1

합 계 3 50 3 1 0 0 57

2014년

무 선

분 야

SKT - 2 - - 1 1 4
KT - 2 - - 1 1 4
LGU+ - 2 - - 1 1 4
유통점 - - - - - 14 14

부 가
통 신
분 야

웹하드
사업자

- 10 - - - - 10

방 송
분 야 SO - - - 7 - - 7

합 계 0 16 0 7 3 17 43

2015년
유 선

분 야

SKT - 2 - - - - 2
KT - 2 - - - - 2

SKB - 2 - - - - 2

LGU+ - 2 - - - - 2
SO - 20 - 3 - - 23
기타 1 - - 1 - - 2
소계 1 73 0 4 0 0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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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 개인정보 유용, 우월적 지위 남용, 보편적 시청권, 수익배분 제한,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등

□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

o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유선분야에서는 SO사업자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선분야에서는 LGU+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

분야에서는 SO사업자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o 시정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중지
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이용
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
위반 기타¹⁾

무 선

분 야

SKT - 1 - - - 2 3
KT - 1 - - - 1 2
LGU+ - 4 - - - 1 5
유통점 - 10 - - - 89 99
소 계 0 16 0 0 0 93 109

합 계 1 44 - 4 - 93 142

2016년

유 선

분 야

SKT - 1 - - - - 1
KT 1 1 - - - - 2
SKB - 1 - - - - 1
LGU+ - 1 - - - - 1
SO - 3 - - - - .3
소계 1 7 0 0 0 0 8

무 선

분 야

SKT - - - - - - 0
KT - - - - - - 0
LGU+ - - - - - 2 2
유통점 - - - - - 159 159
알뜰폰사업자 - 19 - - - - 19
소 계 0 19 0 0 0 161 180

부가
통신
분야

부가통신 - 2 - - - - 2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3 - - 3

소 계 0 2 0 3 0 0 5
방송

분야
IPTV 3 - - - - - 3
SO 14 - - - - - 14
소 계 17 0 0 0 0 0 17

합 계 18 28 0 3 0 16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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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분야) 기타를 제외하고 행위중지 명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SO사업자와 KT가 각각 127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 (무선 분야) 기타를 제외하고 행위중지명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요 통신사업자 가운데 LGU+와 KT가 각각 101건,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 (부가통신 분야) 행위중지명령과 절차개선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 (방송 분야) 기타를 제외하고 절차개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SO가 153건, IPTV가 15건, 지상파가 7건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7년간) 사업자별 시정조치 현황 >
(단위 : 건)

※ 동일 조사사건으로 1개 사업자가 다수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함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계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

변경
행위
중지

신문
공표

절차
개선 기타

유 선

분 야

SKT 2 4 2 4 8 20
KT 8 3 9 6 9 14 49
SKB 6 2 8 6 7 10 39
LGU+ 5 2 6 4 5 9 31
SO사업자 17 17 3 17 73 127
기타 2 1 16 16 2 3 40
소 계 0 40 0 8 60 37 44 117 306

무 선

분 야

SKT 4 16 17 5 10 25 77
KT 3 16 1 18 6 10 31 85
LGU+ 4 19 1 1 20 5 12 39 101
유통점 2 292 278 153 10 260 995
알뜰폰사업자 19 19 19 19 19 38 133
소 계 11 72 293 21 352 188 61 393 1,391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사업자 7 12 2 12 34 67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3 3 6

소 계 0 7 3 0 12 2 12 37 73

방 송

분 야

지상파 1 3 3 7
SO 25 10 27 14 34 43 153
IPTV 3 3 3 3 3 15
소 계 0 29 0 10 33 17 37 49 175

총 계 11 148 296 39 457 244 154 59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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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 (2010년) 유선분야는 KT만 행위중지, 절차개선 등 2건의 시정조치를

받았고, 무선분야는 SKT와 KT가 과징금, 행위중지, 신문공표, 절차개선

등 각각 12건의 시정조치를 받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으며, 방송

분야는 2010년에 KBS와 MBC는 행위중지 및 절차개선 등 각 1건이었던

반면 SBS는 과징금, 행위중지 등 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 (2011년) 유선분야는 기타 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30건,

KT와 SKB가 각각 12건, 11건으로 타 사업자에 비해 많은 시정조치를 받

았고, 무선분야는 SKT와 KT가 LGU+에 비해 많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 (2012년) 유선분야는 KT가 과징금 등 11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무선분야는

이통3사가 동일하게 5건씩의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중에는 영업정지가 포함

되어 있으며, 방송분야는 SO사업자가 유일하게 46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 (2013년) 유선분야는 SKB가 행위중지, 약관변경 등 7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무선분야는 SKT와 LGU+는 14건, KT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15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방송분야는 유일하게 SO사업자인 남인천

방송이 계약변경, 과징금 등 3건의 제재를 받았다.

- (2014년) 무선분야는 SKT, LGU+가 각각 18건, KT가 17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통신사 유통망 36개 사업자가 총 144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부가통신분야는 웹하드 사업자 10개 사가 55건의 시정조치를, 방송

분야는 SO사업자 7개 사가 총 35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 (2015년) 유선분야는 KT, SKB, LGU+가 각각 11건, SKT가 10건의 시정

조치를 받았으며 SO사업자는 75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무선분야는

SKT가 21건, KT가 24건, LGU+가 42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통신사

유통망 99개의 사업자가 386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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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유선분야는 KT가 7건, 이통3사가 각각 6건, SO사업자가 18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무선분야는 KT가 4건, LGU+가 9건, 통신사 유

통망 159개 사업자가 465건, 알뜰폰사업자 19개사가 133건의 시정조치

를 받았다. 부가통신분야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5개의 부가

통신사업자가 18건의 시정조치를 받았고, 방송분야는 14개의 SO사업자

가 69건, 3개의 IPTV사업자가 15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 연도별(7년간) 사업자별 시정조치 세부 현황 >
(단위 : 건)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
중지

신문
공표

절차
개선 기타 계

2010년

유 선
분 야

KT - - - - 1 - 1 - 2
소 계 0 0 0 0 1 0 1 0 2

무 선

분 야

SKT - 3 - - 3 3 3 - 12
KT - 3 - - 3 3 3 - 12
LGU+ - 2 - - 2 2 2 - 8
소 계 0 6 0 1 6 6 6 2 27

방 송

분 야

KBS - - - - 1 - - 1 2
MBC - - - - 1 - - 1 2
SBS - 1 - - 1 - - 1 3
소 계 5 1 0 0 3 0 0 3 12

합 계 0 9 0 0 12 8 9 3 41

2011년

유 선

분 야

KT - 2 - 2 1 1 2 4 12
SKB - 2 - 1 2 2 2 2 11
LGU+ - 1 - 1 1 1 1 1 6

온세텔레콤 - 1 - - 1 1 1 1 5
기타 - - - - 15 15 - - 30
소 계 0 6 0 4 20 20 6 8 64

무 선

분 야

SKT - 1 - - 1 - 2 3 7

KT - 1 - 1 1 - 2 3 8
LGU+ - 1 - - 1 - 1 2 5

소 계 0 3 0 1 3 0 5 8 20
합 계 0 9 0 5 23 20 11 16 84

2012년
유 선

분 야

KT - 2 - 1 2 2 2 2 11

SKB - 1 - - 1 1 1 - 4

LGU+ - 1 - - 1 1 1 - 4

소 계 0 4 0 1 4 4 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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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
중지

신문
공표

절차
개선 기타 계

무 선

분 야

SKT 1 1 - - 1 - 1 1 5
KT 1 1 - - 1 - 1 1 5
LGU+ 1 1 - - 1 - 1 1 5
소 계 3 3 0 0 3 0 3 3 15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 - - - - 0
SO - 4 - 3 13 - 13 13 46
PP - - - - - - - - 0
소 계 0 4 0 3 13 0 13 13 46

합 계 3 11 0 4 20 4 20 18 80

2013년

유 선

분 야

SKT - - - - 1 1 1 1 4
KT - - - - 2 2 1 1 6
SKB - - - 1 2 2 1 1 7
LGU+ - - - 1 1 1 - 1 4
SO사업자 - - - - - - - 34 34
소 계 5 41 36 21 67 0 43 209 422

무 선

분 야

SKT - 4 - - 5 2 - 3 14
KT 1 4 - - 5 2 - 3 15
LGU+ - 4 - - 5 2 - 3 14
소 계 0 18 0 0 18 0 18 43 97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 - - - - 0
SO - 1 - - - - - 2 3
PP - - - - - - - - 0
소 계 2 64 194 1 237 14 79 520 1,111

합 계 1 13 0 2 21 12 3 49 101

2014년

무 선

분 야

SKT 2 3 0 - 3 - - 10 18

KT 1 3 0 - 3 - - 10 17
LGU+ 2 3 0 - 3 - - 10 18
유통점 - - 36 - 36 - - 72 144
소 계 5 9 36 0 45 0 0 102 197

부 가
통 신
분 야

웹하드
사업자 - 5 - - 10 - 10 30 55

소 계 0 5 0 0 10 0 10 30 55
방 송

분 야

SO - 7 - 7 - - 7 14 35
소 계 0 7 0 7 0 0 7 14 35

합 계 5 21 36 7 55 0 17 146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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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조사사건으로 1개 사업자에 다수의 시정조치 명령을 포함함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
중지

신문
공표

절차
개선 기타 계

2015년

유 선

분 야

SKT - 1 - - 2 - 2 5 10
KT - 2 - - 2 - 2 5 11
SKB - 2 - - 2 - 2 5 11

LGU+ - 2 - - 2 - 2 5 11

SO사업자 - 14 - - 14 - 14 33 75
기타 - 1 - 1 - - 1 2 5
소 계 1 56 194 1 229 14 71 500 1,066

무 선

분 야

SKT 1 4 - - 4 - 4 8 21
KT - 4 - - 4 - 4 12 24
LGU+ - 7 - - 7 - 7 21 42
유통점 - 2 97 - 89 - 10 188 386
소 계 0 11 0 0 11 11 10 22 65

합 계 1 39 97 1 126 0 48 284 596

2016년

유 선

분 야

SKT - 1 - - 1 1 1 2 6
KT - 2 - - 1 1 1 2 7
LGU+ - 1 - - 1 1 1 2 6
SKB - 1 - - 1 1 1 2 6

SO사업자 - 3 - - 3 3 3 6 18
소 계 0 8 0 0 7 7 7 14 43

무 선

분 야

SKT - - - - - - - - 0
KT - - - - 1 1 - 2 4

LGU+ 1 1 1 1 1 1 1 2 9
유통점 - - 159 - 153 153 - - 465
알뜰폰사업자 - 19 - 19 19 19 19 38 133
소 계 1 20 160 20 174 174 20 42 611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 - 2 - - 2 2 2 4 12
특수유형
부가통신 - - 3 - - - - 3 6

소 계 0 2 3 0 2 2 2 7 18

방 송

분 야

IPTV - 3 - - 3 3 3 3 15
SO - 13 - - 14 14 14 14 69
소 계 0 16 0 0 17 17 17 17 84

합 계 1 46 163 20 200 200 46 80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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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금지행위 등 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o 지난 7년간(2010~2016년) 금지행위 등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내역을 사업자

별로 살펴보면,

- (유선 분야)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KT가 167억6,190만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 (무선 분야)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SKT가 2,127억8,200만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 (방송 분야)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SO사업자에게 29억9,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연도별(7년간)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1)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포함
2) 기타 : 비용수익, 보편적 시청권, 개인정보 유용, 조사거부, 수익 배분·제한 등

구 분 사업자
과징금

계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1) 협정위반 기타2)

유 선

분 야

SKT - 1,280,000 - - 1,280,000
KT 609,900 16,152,000 - - 16,761,900
SKB 30,130 5,920,000 - - 5,950,130
LGU+ - 6,403,000 - - 6,403,000
SO사업자 - 28,900 - - 28,900
기타 39,920 - - - 39,920
소 계 679,950 29,783,900 0 0 30,463,850

무 선

분 야

SKT - 212,782,000 - - 212,782,000
KT - 83,912,000 - - 83,912,000
LGU+ - 67,703,360 - - 67,703,360

알뜰폰사업자 - 834,500 - - 834,500
소 계 0 365,231,860 0 0 365,231,860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사업자 - 401,860 - - 401,860

소 계 0 401,860 0 0 401,860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1,970,000 1,970,000
SO 2,994,000 3,340,000 - 681,330 7,015,330
IPTV 770,400 - - - 770,400
소 계 3,764,400 3,340,000 0 2,651,330 9,755,730

총 계 4,444,350 398,757,620 0 2,651,330 405,8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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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 (2010년) 유선분야는 과징금 부과내역이 없었으며, 무선분야에서 SKT가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등에 의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로 총 196억

8000만이라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방송분야는 SBS가 시정

명령 불이행 건으로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2011년) 유선분야에서 KT가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건 등으로 약 136억원의

최다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무선분야는 SKT가 약 68억6000만원으로

KT와 LGU+에 비해 2배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2012년) 유선분야에서 KT가 OTS결합상품 약관위반 건 등으로 총 7억

9200만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무선분야에서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건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로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방송분야는 디지털전환 허위영업건으로 13개

SO사업자가 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2013년) 유선분야에서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가 없었고, 무선분야에서는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이동전화 해지제한 등으로 총 1,803억

8,6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방송분야는 수익배분 제한

행위로 SO사업자인 남인천방송이 1,4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2014년) 유선분야에서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가 없었고, 무선분야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단말기유통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포함)으로 이통 3사가

총 906억2,0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부가통신분야에서 웹하드

사업자 5개 사가 중요사항 불고지 등으로 총 5,986만원의 과징금을, 방송분야

에서는 SO사업자 7개 사가 총 2억43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 (2015년) 무선분야에서 SKT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로 무선부문 과징금의

거의 90%에 이르는 28억5200만원이라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방송분야에서는 SO사업자 7개사가총 3억3400만원의과징금을각각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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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유선분야는 경품 등 차별제공행위로 이통3사가 총 82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무선분야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으로

LGU+가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방송분야는 중요사항 미고지행위로

SO사업자가 약 12억, IPTV사업자가 약 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 연도별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세부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계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¹⁾ 협정위반 기타2)

2010년

무 선

분 야

SKT - 19,680,000 - - 19,680,000
KT - 7,300,000 - - 7,300,000
LGU+ - 3,300,000 - - 3,300,000
소계 0 30,280,000 0 0 30,280,000

방 송

분 야

KBS - - - - 0
MBC - - - - 0
SBS - - - 1,970,000 1,970,000
소 계 0 0 0 1,970,000 1,970,000

합 계 0 30,280,000 0 1,970,000 32,250,000

2011년

유 선

분 야

KT - 13,608,000 - - 13,608,000
SKB 30,130 3,197,000 - - 3,227,130
LGU+ - 1,503,000 - - 1,503,000

온세텔레콤 39,920 - - - 39,920
소 계 70,050 18,308,000 0 0 18,378,050

무 선

분 야

SKT - 6,860,000 - - 6,860,000
KT - 3,660,000 - - 3,660,000
LGU+ - 3,150,000 - - 3,150,000
소 계 0 13,670,000 0 0 13,670,000

합 계 70,050 31,978,000 0 0 32,048,050

2012년

유 선

분 야

KT 578,000 214,000 - - 792,000
SKB - 253,000 - - 253,000
LGU+ - 310,000 - - 310,000
소 계 578,000 777,000 0 0 1,355,000

무 선

분 야

SKT - 6,890,000 - - 6,890,000
KT - 2,850,000 - - 2,850,000
LGU+ - 2,150,000 - - 2,150,000
소 계 0 11,890,000 0 0 11,890,000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 0
SO 621,000 - - - 621,000
PP - - - - 0
소 계 621,000 0 0 0 621,000

합 계 1,199,000 12,667,000 0 0 13,8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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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계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¹⁾ 협정위반 기타2)

2013년

무 선

분 야

SKT - 96,276,000 - - 96,276,000
KT - 52,070,000 - - 52,070,000
LGU+ - 32,040,000 - - 32,040,000
소 계 0 180,386,000 0 0 180,386,000

방송

분야

지상파 - - - - 0
SO - - - 14,480 14,480
PP - - - - 0
소 계 0 0 0 14,480 14,480

합 계 0 180,386,000 0 14,480 180,400,480

2014년

무 선

분 야

SKT - 54,550,000 - - 54,550,000
KT - 17,110,000 - - 17,110,000
LGU+ - 18,960,000 - - 18,960,000
소 계 0 90,620,000 0 0 90,620,000

부 가
통 신
분 야

웹하드
사업자 - 59,860 - - 59,860

소 계 0 59,860 0 0 59,860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 0
SO - - - 200,430 200,430
소 계 0 0 0 200,430 200,430

합 계 0 90,679,860 0 200,430 90,880,290

2015년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 -
SO 1,143,500 3,340,000 - 466,420 4,949,920
소 계 1,143,500 3,340,000 0 466,420 4,949,920

무 선

분 야

SKT - 28,526,000 - - 28,526,000
KT - 922,000 - - 922,000
LGU+ - 6,283,360 - - 6,283,360
소 계 0 35,731,360 0 0 35,731,360

합 계 1,143,500 39,071,360 0 466,420 40,681,280

2016년

유 선

분 야

SKT - 1,280,000 - - 1,280,000
KT 31,900 2,330,000 - - 2,361,900
LGU+ - 4,590,000 - - 4,590,000
SKB - 2,470,000 - - 2,470,000
SO - 28,900 - - 28,900
소 계 31,900 10,698,900 0 0 10,730,800

무 선

분 야

SKT - - - - 0
KT - - - - 0
LGU+ - 1,820,000 - - 1,820,000

알뜰폰사업자 - 834,500 - - 834,500
소 계 0 2,654,500 0 0 2,654,500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사업자 - 342,000 - - 342,000

소 계 0 342,000 0 0 3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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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포함
2) 기타 : 수익배분 제한, 비용수익, 보편적 시청권, 개인정보 유용, 수익 배분·제한 등

□ 사업자별 금지행위 등 유형별 과태료 부과 현황

o 지난 7년간(2010~2016) 금지행위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 2014년 10. 1.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2014넌 유통점 36개사에 5,950만원, 2015년 유통점

97개사에 1억8,950만원, 2016년에 2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연도별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세부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계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¹⁾ 협정위반 기타2)

방 송

분 야

SO 1,229,500 - - - 1,229,500
IPTV 770,400 - - - 770,400
소 계 1,999,900 0 0 0 1,999,900

합 계 2,031,800 13,695,400 0 0 15,727,200

구 분 사업자
과태료

합 계단말기유통법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2014년

무 선

분 야
통신사유통망 36개사 59,500 - 59,500

소 계 59,500 - 59,500
합 계 59,500 0 59,500

2015년

무 선

분 야
통신사유통망 97개사 189,500 - 189,500

소 계 189,500 - 189,500
합 계 189,500 0 189,500

2016년

무 선

분 야

LGU+ 22,500 - 22,500
통신사유통망 160개사 255,500 - 255,500

소 계 278,000 0 278,000
부 가
통 신
분 야

특수유형부가통신 - 14,700 14,700

소 계 0 14,700 14,700

합 계 278,000 14,700 2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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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개인정보 보호
총 평1.

2016년에는 스마트폰앱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

하고 인터파크(7월, 2천만명)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10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총 80개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결하였다. 5개사에 대하여 총 47억 2천

만원의 과징금을, 59개사에 대하여 총 6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80개사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2016년 3월)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

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

통신망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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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거나,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의 5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47억 2천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59개사에 대해 과태료(총

6억 8천만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2016년에는 온라인 대형 종합 쇼핑몰이 해킹으로 인해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방통위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 후 조사관 파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민․관 합동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현장조사를 ‘16.7월~11

월까지 실시하여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였다.

< 최근 한국의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 >

발생일 피해규모(만건) 발생기업 사고원인
2012.07 877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 해킹
2014.01 8,500 카드3사 위탁업체 유출
2014.03 982 KT 홈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2015.09. 195 뽐뿌커뮤니케이션즈 홈페이지 해킹
2016.05. 2,500 인터파크 APT 공격을 통한 해킹

주요 시정조치를 살펴보면,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보험사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1억 8천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고,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터파크에 대해 개인

정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44억 8천만원 등을 부과하였다. 또한 주민

등록번호 보유 여부에 대해 일평균 방문자수 2만5천 이상 5만 이하인 102개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개선을 완료하고 4개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시정

명령을 부과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파기 등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이용자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하도록 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를

위반한 8개사에 대해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여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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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

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

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본인이 과거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

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2016년 6월)하였다. 이용자는 그동안 사이트 탈퇴

등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던 게시물을 이용자 본인이 자기게시물임을 입증

하면 접근배제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접근배제 절차를 마련함

으로써 관리권이 상실된 게시글에 대한 이용자의 구제수단이 확보되었다.

위원회는 2016년 7월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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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학계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 8차례의 검토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들이 비식별 조치 시 필요

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기업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비식별 조치 기준을 4단계로 제시하

였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식별 조치 기준과 비식별 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하고, 신산업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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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 현황2.

1. 심의·의결 현황

o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80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 조사사건 심결 사례로는 10회의 심의를 통해 총 80개사에 대하여 시정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 중에는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 약

2,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 기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 통신사

영업점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위반 등이 있었다.

< 2016년도 심결 사례 >

의결일 안 건 명
처분대상
사업자

처분 내용

2016년

1월 14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8개사

o 과태료 1억1천(8개사)

o 시정명령(8개사)

2016년

1월 14일

060 결제대행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4개사

o 과징금 3천(1개사)

o 과태료 2천(2개사)

o 시정명령(2개사)

o 개선권고(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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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안 건 명
처분대상
사업자

처분 내용

2016년

4월 11일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6개사

o 과태료1억2천1백(15개사)

o 시정명령(26개사)

2016년

5월 19일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3개사

o 과태료1억4백(11개사)

o 시정명령(13개사)

2016년

5월 19일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4개사

o 과태료 1천(2개사)

o 시정명령(4개사)

2016년

8월 11일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1개사

o 과징금 1억8천(1개사)

o 과태료1억7천5백(11개사)

o 시정명령(11개사)

2016년

10월 20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5개사
o 과태료 4천(4개사)

o 시정명령(5개사)

2016년

10월 20일

개인정보 유노출 자진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5개사

o 과징금 236만(1개사)

o 과태료 7천5백(5개사)

o 시정명령(5개사)

2016년

12월 6일

(주)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개사

o 과징금 44억 8천

o 과태료 2천5백

o 시정및공표명령

2016년

12월 21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3개사

o 과징금 3천(1개사)

o 시정권고(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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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유형별 세부현황

□ 개 요

o 행정처분 대상인 80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위치

정보법을 총 178건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지적된 총 178건 중 개인정보 보호조치 건 104건, 위치정보 보호조치

4건, 주민번호 사용 제한 34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32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2건, 개인정보 유출신고 통지 지연 2건이 있었다.

< 법규 위반 유형별 현황 >

위반 유형 (정보통신망법 조항) 건 수* 비 중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제23조의2) 34 19%

제3자 제공 등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2 1%

개인정보 관리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2 1%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제28조) 104 59%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제29조제2항) 32 18%

위치정보 보호조치 (위치정보법) 4 2%

합 계 178 100%

* 동일 조사사건 중 1개 사업자의 다수 법규 위반을 포함

1개 규정 위반에 대한 복수 처분(예 :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각각 계산

□ 법규 위반 유형별 사례분석

o (주민번호 사용 제한) ①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o (제3자 제공 등)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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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24시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o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①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

하기 위한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➂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➃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o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였다.

o (위치정보) 개인정보 제공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다.

< 위반 유형별 처분 현황 >

위반 유형
처분 유형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계
주민번호 사용 제한 - 16 18 34
제3자 제공, 취급위탁 등 1 - 1 2
개인정보관리(취급방침공개, 누출신고등) - 1 1 2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3 40 61 104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16 16 32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위치정보법) 1 - 3 4

합 계 5 73 100 178

※ 1개 규정 위반에 대한 복수 처분(예 :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을 포함
1개 처분(예 : 과태료)의 사유로 다수 규정 위반(예 : 보호조치, 주민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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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3.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3. 22. 공포)

o CPO 징계 권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웹상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조치

강화,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규정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수준을 높였으며,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

< 주요 내용 >

o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본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과

그렇지 않은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 각각 세부 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제22조의2제1항 신설)

o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

탁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ㆍ추징 규정을 도입함(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5조의2 신설)

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

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정보의 삭제ㆍ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2조의3 신설, 안 제76

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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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 취급위탁, 보관’

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제63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제8호 신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9.23. 시행)

o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

정보의 저장ㆍ관리 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주요 내용 >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도록 함(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3.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2016. 4. 29.)

o 본인이 과거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 주요 내용 >

o (이용자 본인)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 삭제를 시도하고,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 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근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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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자)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물 블라

인드 또는 검색목록 배제 등 접근배제 조치 실시

o (제3자) 접근배제 요청인이 아닌 자신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것임을

주장하는 제3자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근재개 요청

4.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제정(2016. 6. 30.)

o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주요 내용 >

o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조치 기준을 제시

※ 통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처리

o 단계별 조치사항

① (사전 검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② (비식별 조치)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③ (적정성 평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

④ (사후관리)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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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7년간) 개인정보 법규 위반 조치현황
(2010～2016년)

4.

1. 연도별 심의·의결 현황

□ 개 요

o 지난 7년간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1,078개에

대해 1,313건의 시정조치 등을 의결하였는데,

- 처분 유형별로 과징금은 22건, 과태료는 199건, 시정조치 명령 등(개선권고

포함)은 1,092건이 있었다.

< 연도별 처분 유형별 현황 >

연 도 처분대상업체 수
처분 건수1)

과징금2) 과태료 시정명령 등3) 소계3)

2010년 185 - 2 185 187

2011년 542 1 20 542 563

2012년 32 4 21 32 57

2013년 123 6 16 124(1) 146(1)

2014년 57 1 16 50(36) 67(36)

2015년 59 5 51 59 114

2016년 80 5 73 100(5) 178(5)

합계 1,078 22 199 1,092(42) 1,313(42)

1) 동일 조사사건에 대하여 1개 사업자에 다수의 처분 포함

2)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08. 12. 14. 도입됨

3) 행정처분이 아닌 개선권고 포함 (( ) 안이 개선권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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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

o 2010년 이후 7년간 총 22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86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 총 199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9억 8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연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건, 천원)

연 도
과징금 과태료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 - 2 10,500 2 10,500

2011년 1 1,000,000 20 102,000 21 1,102,000

2012년 4 493,000 21 307,000 25 800,000

2013년 6 1,843,300 16 121,500 22 1,964,800

2014년 1 1,390 16 217,000 17 218,390

2015년 5 561,910 51 551,000 56 1,112,910

2016년 5 4,722,360 73 680,000 78 5,402,360

합 계 22 8,621,960 199 1,989,000 221 10,6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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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법규 위반 유형별 세부현황

o 지난 7년간 법규 위반 유형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2,065건 중 개인

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781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39%를 차지

하여 가장 많았다.

- 그 다음으로 처리방침 미비, 유출신고 지연 등 개인정보 관리 위반이

546건(27%),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위반 29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법규위반 유형별 세부현황 >

구분 수집 주민번호
사용제한 등

목적외
이용 제공 등 관리 보호조치 유효기간제

(파기)
이용자
권리 보호 계

2010년
- - - - 130 5 - 108 243
0.0% 0.0% 0.0% 0.0% 53.5% 2.1% 0.0% 44.4% 100.0%

2011년
212 22 3 5 377 451 10 14 1,094
19.4% 2.0% 0.3% 0.5% 34.5% 41.2% 0.9% 1.3% 100.0%

2012년
14 9 - 19 10 32 22 6 112
12.5% 8.0% 0.0% 17.0% 8.9% 28.6% 19.6% 5.4% 100.0%

2013년
61 - - 51 - 124 1 16 253
24.1% 0.0% 0.0% 20.2% 0.0% 49.0% 0.4% 6.3% 100.0%

2014년
3 38 - 5 14 18 8 1 87
3.4% 43.7% 0.0% 5.7% 16.1% 20.7% 9.2% 1.1% 100.0%

2015년
4 10 1 3 13 47 18 6 102
3.9% 9.8% 1.0% 2.9% 12.7% 46.1% 17.6% 6.0% 100.0%

2016년
- 34 - 2 2 104 32 - 174
0.0% 20% 0.0% 1% 1% 60% 18% 0.0% 100.0%

합계
294 113 4 85 546 781 91 151 2,065

14% 5% 0% 4% 27% 39% 4% 7% 100.0%

※ 동일조사사건 중 1개 사업자의다수법규위반 포함. 1개 법규위반에대한복수처분(예 : 과태료, 시정명령) 포함
※ 위반 유형 설명
- 수집 : 이용자의동의없이개인정보수집, 필요최소한이아닌개인정보수집동의를거부했다는이유로서비스제공거부등
- 주민번호 사용제한 등 : 주민번호 사용 제한 위반(’12.8월～) 등
- 목적 외 이용 :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금지 위반
-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위탁, 영업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에 동의획득 고지 등 위반
- 관리 : 동의획득방법,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개인정보 누출 신고 통지 의무 등 위반
-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누출 등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 유효기간제(파기) : 망법 개정 시행(‘14.11월～)으로 파기는 형사처벌로 상향,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15.8월～)
- 이용자권리보호 : 이용자의개인정보열람․정정등요청에응해야할의무, 아동개인정보수집시법정대리인동의획득의무등위반

※ 16년 위치정보법 위반 유형(4건)은 제외


